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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할 수 있음'이 아니라 '해야 함'에서 비롯된다.” -쇤베르크*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어디를 가냐는 주위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WHO 및 중대본**의 코로나 예방 주의 

수칙을 반복 학습하였고 꼼꼼히 지켜 나갔습니다. 출국 전날에는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 부칠 짐을 단단히 싸고 차림새는 간편하게 하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듯이 마음을 단단히 하고 

운동화 끈도 다시 묶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매스컴에서 접했음에도 실제로 방문한 공항터미널의 

모습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 천, 수 만명이 떠들썩하던 출국장은 쥐 죽은 듯 고요 했습니다. 

영화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흙먼지 부는 텅 빈 거리를 한걸음 한걸음 긴장 속에 걸어가는 

카우보이가 된 듯 했습니다. 양 옆 상점들 구석 어딘가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13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좌석에만 머물렀습니다. 승무원들도 식사시간외에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또한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전세계에서 도착한 수 천, 수 백명의 

여행객들로 꽉 차 한 시간씩 꼬불꼬불 줄을 서야 했던 입국 카운터는 한산 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수속을 마치고 짐을 갖고 공항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 Cover Story 는 ‘품목분류 분쟁에 대한 소고'입니다. Voice From the Field 는 ’중소기업 검사비용 

지원 개시’이며, 베트남 현지에서 알려드리는 Inside Vietnam 은 ’EU-베트남 FTA 발효’와 ‘베트남의 Form 

X’입니다. 또한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은 ‘보세판매장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이며, 관세 관련 심판사례는 '수정신고·납부 후 경정청구 없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입니다.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변화해야 할 가치가 있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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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고 음성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2 주간의 자가 격리는 지켜야 합니다. 

입국 시 설치한 휴대폰의 자가진단앱에서는 끊임없이 건강상태와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GPS 를 통한 

지속적 확인에도 담당공무원은 불시 방문을 합니다. 자가 격리를 마치고 또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불편해도 답답해도 해야 할 일입니다. 

 

최근 이웃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라는 표어가 신문에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실의에 빠져 있거나 남 탓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에만 안주를 해서는 안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 행동해야 합니다.  감염 속도에 비해 검사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검사 량을 늘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검사를 안 받도록 하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기가 오고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익숙한 방식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문제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 수 있음'뿐 아니라 '해야 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치관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버티면 지나가는 위기가 아니기에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간뿐 아니라 사람과 

물건 및 물건과 물건간에도 비대면 비접촉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변함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견고하던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변화해야 할 가치가 있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공부하는 것, 건강을 지켜가는 것, 눈과 입보다 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외면이 내면을 흡수하도록 하지 않는 것, 소유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온유, 화평, 

절제…… 

  

예술가가 아니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은 지켜야 할 

가치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테스트를 몇 번씩 받고 11 시간씩 비행기를 타더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영혼의 쳐다 봄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어딘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곧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흔들림 없는 가치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생각 또한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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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혼의 눈길이 혼란스러이 떠돌지 않고 고요히 균형을 잡고 단호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는 

언젠가는 지나가겠지요.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계속해서 올 것이니까요.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슬기롭게 넘어가는 날들 이시기를… 

 

 

*전상직(2020), '할 수 있음과 해야함의 차이', 중앙일보  

쇤베르크(1874-1951), 20 세기초를 대표하는 작곡가. 현대음악의 창시자로도 불림.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설영(2020), 뉴욕타임즈는 왜 도쿄로 가지 않았나, 중앙일보 

****Robert Hugh Benson(1871-1914), 세상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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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품목분류 분쟁에 대한 소고 
 

 

 

 

 

 

 

 

품목분류의 개념과 기준 

 

 

 

국제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유체물에는 각각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고유한 하나의 숫자 코드가 

부여된다. 이른 바 HS코드라고 불리우는 이 코드 체계는 약칭 HS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협약국 간 6단위까지 공통적으로 사

용하고 있다. 다만, 7단위 이하부터는 HS코드의 자리수나 세분류에 대해 협약국 재량에 위임하고 있어, 

각 당사국은 각 국의 산업구조, 교역량, 문화 등을 고려하여 고유한 HS코드 세분류 체계를 운용하고 있

다. 각 국의 체계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해나가는 과정을 ‘품목분류’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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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이라면 품목분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통감할 것이

다. HS코드에 따라 관세율, FTA 활용, 세이프가드∙반덤핑 대상 여부 등이 결정되

기 때문이다. 이에 HS협약에서는 단순히 HS코드 체계만을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를 통일된 기준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의 기준 또한 제

시하고 있다.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 통칙(GRI :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이 

그것이다. 

 

 

품목분류 분쟁의 원인 

 

품목분류 문제는 HS코드 체계의 한계에서 발생한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유체

물이 있는데 이 모든 물품에 대해서 세 분류 체계를 규정하거나, 무수히 많은 

유체물의 각 품목분류 기준을 상세히 설정 할 수 없다. 이에 품목분류를 수행

하는 당사자들은 최대한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 통칙에 근거하여 HS코드를 분

류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품목분류를 수행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두고 A, B, C 세 사람이 모여 품목분류를 한다고 가정

해보자. A는 이를 카메라로 보아 제8525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는 이

를 프로펠러가 달린 항공기로 보아 제8802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는 

이를 오락용의 완구로 보아 제9503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품

목분류 근거는 각 저마다의 논리와 근거(통칙에 따른)가 있다. 각자가 이 사물

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 기대하는 효용 등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판단을 달

리 할 수 있는 것이다. 각자가 자기의 사고와 인지의 틀 안에서 품목분류를 수

행하게 되므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프로타고라스의 명제가 품목분류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명제가 된다. 

  

 

윤 영 수 관세사 

ysyoon@shcs.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수출입 통관 

 FTA 관련 자문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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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분쟁의 유형 

 

실무적으로 이러한 품목분류의 분쟁은 크게 (1)인대인(수출자와 수입자 간), (2)인대관(수출입자와 수출입

자 소재국 관세당국 간, 수출입자와 상대국 관세당국 간), (3)관대관 (수출국과 수입국의 관세당국 간) 발

생한다. 

 

인대인 품목분류 분쟁은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어떤 HS코드를 기준으로 발급 할 것인지에 대한 문

제가 가장 두드러진다. FTA 활용에 있어 HS코드가 가지는 주된 의의는 거래물품의 HS코드에 근거한 FTA

활용실익(MFN세율과 FTA협정세율 차이) 판단,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다. 이 경우 수출입

자 간 협의에 따라 어느 한쪽의 품목분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보다 타당한 HS코드로 통일시키면 되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자 간 다른 HS코드를 사용하

더라도 최대한 FTA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두어 

운용하고 있다. 

 

인대관 품목분류 분쟁은 크게 수출입자와 수출입자 소재국 관세당국 간 분쟁과, 수출입자와 상대국 관세

당국 간 분쟁으로 이분화된다. 전자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는 유형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납세

의무자와 관세당국 간의 분쟁이다. 납세의무자는 저세율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분류를, 관세당국은 

고세율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분류를 각각 주장하는 유형이다. 조세심판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관세 

사건을 조회해보면 실무적으로 이러한 분쟁이 얼마나 왕왕 일어나는지 체감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에서는 관세당국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분류를 회시해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자는 품목분류 쟁점이 

있는 물품의 경우 수출입하기 전에 동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미 수출입신고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을 할 때에는 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

므로 반드시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후자의 수출입자와 상대국 관세당국 간 분쟁의 유형은 저세율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분류를 주장하

는 수출자와 고세율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분류를 주장하는 상대국 관세당국 간의 마찰이 있는 유형

이다. 수출국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인 수출자와 수입국에 소재하고 있는 관세당국 간의 분

쟁이므로 수출자는 지위적 열위에 밀리게 된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상대국 관세당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수출

자가 센터에 품목분류 분쟁에 관한 신고를 하면, 관세청 차원에서 수출자와 함께 대응을 하기 때문에 관

대관 품목분류 분쟁으로 확장된다. 지난 2007년 이후 29개 기업 42건의 분쟁이 HS 국제분쟁 신고센터

를 통해 해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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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분쟁에 대처하는 실무자의 자세 

 

상품의 국제무역에 있어 수출입자는 품목분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점차 강화

되는 세계 무역의 흐름에서 품목분류는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그러므로 무역 일선의 실무자들은 거래하는 상품의 품목분류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형태로든 품목분류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도움을 받아 

선제적∙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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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From the Field 

중소기업 검사비용 지원 개시 
 

 

 

 

 

관세청의 검사비용 지원 

 

 

 

7월 1일부터 선박으로 운송되는 중소기업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이 최대 90%까지 지원

된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 검

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검사비용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그러나 관

세청은 세관 검사로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

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다만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

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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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지원 신청 

 

1. 신청 일자  

2020년 7월 1일 검사한 수출입물품부터 검사비용 지원 신청가능하며, 검사를 

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 대상 

중소기업을 신청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의 화물을 수출입하는 중소기업의 사업

자가 검사비용 지원 신청인이 된다. 다만 위임을 받은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

법인 등이 신청을 대리 할 수 있다. 

 

3. 근거 법령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관세법」 제173조 제3항 및 올 2월 11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세부 내용 및 절차

는 7월 1일 제정될 예정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근거로 한다. 

 

4. 위반 사항  

수출입법령에 위반되면 검사비용 지원이 불가 하며, 그 위반사항으로 사 결과 

위법 사실이 적발된 경우로, 고발의뢰, 통고처분,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같은 원산지 위반물품 적발 등이 있다. 

 

5. 지급 신청 구비 서류 

①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② 중소기업 확인서(검사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③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일 것)  

④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⑤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검사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 별도로 제출해야 하

는 서류는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참조) 

  

 

홍 혜 현 관세사 

hhhong@shcs.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FTA 컨설팅 

 수출입 통관 

 검역/요건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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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 신청 처리 기한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1일이며, 의견청취 및 서류 보완 요구기간,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7. 자격 조건 

선박으로 운송되는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벌크(BULK) 화물 또는 비행기로 운송

되는 화물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검사비용의 범위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

***에 대한 세관 검사과정에서 실제 발생하고,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에 

해당되어야 한다. 아울러 세관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물품이어야 하며,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자,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

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는 제외된다. 

 

8. 지원 금액 

실제로 세관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90% 상당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

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보다 초과 지급하지는 않는다. 또한 예산 범위에 

따라 검사비용 지급 비율 및 최대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 용어정리 ] 

*관리대상화물: 세관장이 수입 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부두직통관화물: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해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 

으로 선별한 물품 

***수출적재지화물: 수출신고 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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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Vietnam 

EV FTA, 8월 1일 발효 및 

베트남의 두 가지 Form X 

 

 

EU-베트남 FTA, 2020년 8월 1일 발효 

 

 

EU-베트남 FTA(이하 “EV FTA”)가 2020년 8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 

EU 의회는 2020년 2월 EV FTA를 비준하고 베트남 정부에 공식 통보하였으며, 이어서 베트남 국회가 6

월 국회 비준을 완료하여 양 당사국이 EV FTA 발효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EU에서는 원산지 증명의 자율 발급을 채택하였으나, 베트남에서는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기관 발급을, 이하인 경우에는 자율 발급과 기관 발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채택하여 금액에 따

른 원산지 증명 발급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국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EV FTA 발효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EV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

국의 EV FTA 적용 유예기간은 향후 브렉시트 협상안에 따라 24개월로 연장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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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증명 방법 

EU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EU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진술서(Statement of 

Origin)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

우: 원산지증명서(C/O Form EUR1) 

 물품가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와 

원산지증명서(C/O Form EUR1) 중 

선택 가능 

 invoice, the delivery note 등의 

상업 서류에 규정된 원산지 문구

를 기재하는 방식 

 물품가액이 6,000 유로 이하인 

경우 모든 수출자가 작성 가능하

며,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Registered Exporter만이 원산지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음 

 Registered Exporter : REX 시스템

에 등록되어 있는 수출자 

1) C/O Form EUR1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신청하여 

발급 받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Form 

EUR1 양식을 활용해야 함  

 ORIGINAL만 있으며, Duplicate 또는 

Triplicate가 별도로 없어 수출자는 

ORIGINAL의 사본을 보관해야 함 

 인증수출자 여부, 물품가액 관계 없이 

MOIT를 통해 기관 발급 

 

2)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invoice, the delivery note 등의 상업 

서류에 규정된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

는 방식 

 발급 후 3 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신고

서와 입증서류를 ECOSYS에 등록해야 

함 

원산지 문구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1) authorisation number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란) 

2) 원산지 국가  

 

  

 

박 성 현 관세사 

sh.park@shcs.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FTA 컨설팅 

 FTA 교육 

 관세환급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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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산 직물의 역내산 인정 

EV FTA에서는 한-EU FTA에 따른 한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의류(제61류, 제62류) 물품을 생산하여 EU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 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섬유업체가 EV FTA에 따른 원산지 누적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본 규정을 활용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 서류에는 다음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Protocol 1 to the Viet Nam - EU FTA” 

 

3. EU의 베트남산 물품에 대한 GSP 유예 

 EV FTA 발효 2년 이내 : GSP와 EV FTA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 가능 

 EV FTA 발효 2년 경과 7년 이내 : EV FTA 의 규정 및 원산지 기준을 따라야 함.  

   다만,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GSP 세율이 EV FTA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GSP 적용 가능 

 

 

베트남의 두 가지 Form X 

 

베트남에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에서 발급받는 Form X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서 발급받는 

Form X 두 가지 종류의 Form X가 있습니다. 

 

VCCI에서 발급받는 Form X는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 시 거래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발급합

니다. 그러나 MOIT에서 발급받는 Form X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양자 무역 증진에 관한 협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합니다. 

 

1. Form X (VCCI) 

Form X(VCCI)는 주로 국내 거래 시에 거래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한국의원산지

확인서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orm X(VCCI)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급 가능하고, 그 상황에 

따라 Form X의 신고 내용(Declaration by exporter)이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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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재수출하며 최초 수출국을 확인하는 경우 

“We declare that goods mentioned above are imported from (the name of country) into Vietnam and then 

re-exported to (the name of country).” 

 

예2)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한 물품으로 특정 공정을 수행하고 재수출하며 베트남에서 수행한 공정

을 확인하는 경우 

“We declare that goods mentioned above are imported from (the name of country) into Vietnam and 

carried out the following stages in Vietnam: ..., and then exported to (the name of country).” 

 

예3) EU로 수출하며 GSP 혜택을 받으려는 수출자에게 판매하며, 거래 물품이 GSP의 원산지 규정을 충

족함을 확인 

“We declare that goods mentioned above are qualified for EU’s GSP requirements of C/O Form A” 

 

2. Form X (Cambodia) 

Form X (Cambodia)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양자 무역 증진에 관한 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 대우를 받기 

위한 C/O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Form X,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

우는 Form S로 수출입국에 따라 명칭이 상이합니다. 

 

본 양자 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을 하여 원산지가 역내산이 되어야 

하며, 원산지 입증 서류를 MOIT에 제출하여 C/O Form X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모두 아세안 회원국으로, 이 두 국가 간 거래 시에는 Form X와 Form D(아세안협정에 따른 C/O Form)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C/O 활용에 따른 혜택을 비교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Form X (VCCI) Form X (MOIT) 

주요 목적 국내거래 시 거래 물품의 원산지 확인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 거래 시 관세 특혜 

발급 기관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제출 서류 
Form X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 

 내용에 따라 상이 

신청서, 수출신고서, 인보이스, BL 

원산지 판정 입증 서류 

관련 규정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the 

Arrangement on Bilateral Trade 

Enhancement of Vietnam and Cambodia 

Circular 17/2011/TT-BCT 

발급 소요기간 서류 제출일로부터 1일 
항공 운송 수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4시간 

그 외의 수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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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베트남 현지 배포 자료를 근거로 신한관세법인이 구성, 재정리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 베트남 소식 관련 상세 문의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베트남관세법인 

박은실 법인장: +84-(0)24-7300-8630 [VN], +82-(0)70-5222-7280(KR) / espark@shcs.kr, scv@shcs.kr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이  사: +82-(0)2-3448-1181 [KR] / dkchoi@shcs.kr 

박성현 관세사: +82-(0)2-3448-1181 [KR] / sh.park@shc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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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 

보세판매장 및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4호, ’19.12.5.) 

 

개정취지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상향,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운영상 필요규정 개정 

 

주요내용 

ㅇ 입국장 인도장 제도 도입 반영 

 -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세판매장 및 입국장 인도장 

 설치장소 추가(제2조) 

 - 운영인의 홍보 사항에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의 구매한도액 및 국내 반입 가능 

내용 추가(제3조) 

 -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물품의 판매한도 규정(제5조) 

 - 입국장 인도장에서의 인도 방법 및 절차 규정(제12조, 제14조) 

 -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의 필요 요건 규정(제13조) 

 -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따른 품목 추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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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상향 

 - 보세판매장에서 내국인에 대한 판매한도 변경 사항* 반영 (제5조, 제14조) 

    * 3,000달러 → 5,000달러 

 

ㅇ 보세판매장 운영 관련 규제완화로 업무처리 효율화 

- 보세판매장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면세점에 한하여 적용중인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제12조, 제14조)  

- 인도장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도보조자에 대한 세관장 승인 절차* 삭제 및 

인도업무 절차 간소화(제14조) 

   * 관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청 감사담당관-942, ’20.2.28.) 

- 국제우편으로 한정되어 있는 미인도 물품에 대한 송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구매

자 선택권을 보장(제18조) 

 

시행일 

2020.07.01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72호, ’19.12.20) 

 

개정취지 

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물류처리 프로세스 혁신 

으로 수출기업의 적기 생산지원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보세공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조선, 중공업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바이오 등 신 산업 육성 지원 

3)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각종 신고절차 등을 간소화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마련 

하여 중소기업의 제조활동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주요내용 

ㅇ 보세공장 물류체계 혁신을 통한 적기생산 지원 

- 입항전 사용신고를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18⑦신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한정된 도착전 사용신고 이용대상을 법규 

 

신 영 희 관세사 

yhshin@shcs.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수출입 통관 

 검역/요건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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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19②) 

-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상호간 물품의 직접 반입을 허용하여 물류비 절감, 원재료 수급 등의 

원활화를 통한 적기생산 지원(§22, §24) 

- 보세공장 물품의 보세운송시 보세공장(장외작업장, 다른 보세공장 포함) 소유 차량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물류지체 방지(§24⑨, §38⑤) 

- 잉여물품 중량측정을 위해 보세공장외 일시장치허가를 신청할 경우 전산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 

하여 신속통관 도모(§33⑩신설) 

-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 물품에 대해서도 先사용 後신고를 허용하여 물류지체에 따른 생산지연 예방 

(§37①) 

- 주문취소, 적재일정 변경 등 수출신고취하 사유 발생시 운영인이 신청한 경우 적재기간 만료 전이라도  

원보세공장으로 재반입 허용(§39) 

- 주요산업 제조 활동 지원방안 마련으로 수출활성화 도모 

 

ㅇ 바이오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자재 Test 과정이 필수적이고 빈번히 발생되는 특수성을 감안, 

원재료 품질검사 등을 보세작업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4) 

- 해양플랜트 등 거대 구조물은 공장 반출 후 해외에서 마무리 공정 등 추가 작업이 필수적임을 감안,  

동 마무리 공정 등에 투입예정인 물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허용(§12①10호신설) 

- 선박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리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기업들이 동 수요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 지원(반입대상물품에 수리를 위해 반입되는 선박적재 연료유 포함, §12①11호신설) 

 

ㅇ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철도차량 등 거대중량 제품도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를 허용함으로써 보세 

공장의 원활한 가동 지원(§17조의2①) 

- 부정유출 우려가 낮은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기내식 적재를 일단위로 포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기내식 적재 절차 간소화(§35조②신설) 

 

ㅇ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보세공장 활성화 

- 일본 수출규제 등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해서는 장치기간  

범위 내에서 수입통관 연장 허용(§12②) 

- 보세공장 자체 설비를 이용한 잉여물품 원형변형작업을 허용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보안유지가  

용이하도록 개선(§33②) 

- 중소기업의 제조활동 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 및 특례  

규정 신설(§35조의3) 

- 재고조사 생략 가능한 보세화물 관리 우수업체 범위에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포함(§4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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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세공장 자율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 

- 보세공장 특허갱신 요건 중 법규수행능력평가 결과 적용기간을 ‘직전 년도’에서 ‘특허기간 평균 평가 

등급’으로 변경(§5②) 

-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착오로 사용신고 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 마련 

- 신고 당시 물품성상이 동일한 경우 신고취하를 허용하여 자율적인 법규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물품성상 변경 시 부과고지(§18조의2 신설) 

- 잉여물품 폐기완료 보고 시점을 폐기완료 후 30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착오에 의한 미보고 상황  

사전 방지(§33③) 

 

시행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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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 심판사례 

수정신고∙납부 후 경정청구 없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18.12.7. 우크라이나 소재 OOO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

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904.90-9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1904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쟁점물품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2.17. 쟁점물품의 사후분석 결과 품목번호가 HSK 제1104.29-9000호(양허관세율: 

800.3%, 이하 “제1104호”라 한다)로 확인되자,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안내OOO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4.13.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104호로 변경하고 관세 등 합계 OOO수정신고․납부

하였다.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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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2020.5.13.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에 대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별도로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 

청구는「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관세 등을 수정신고ㆍ납부한 후, 별도로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수정신고ㆍ납부한 관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행위는 불복대상

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조 나 현 관세사 

nhcho@shcs.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수출입 통관 

 검역/요건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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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관세법(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

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

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

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

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

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

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평론 

 

본 사례는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요건에 대해 시사한다. 먼저, 본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또는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작위 또는 부작위) 이익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경정청구와 같은 절차를 통해 부작위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경우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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